
’19. 10. 18일(금) 문화일보(석간)
「한전 탈원전 적자 세제개편으로 메꾸기」기사 관련

< 언론 보도내용 >

□ ’19. 10. 18.(금) 문화일보(석간)는「‘한전 脫원전 적자’ 세제
개편으로 메꾸기?… ‘꼼수’ 논란」제하 기사에서

ㅇ “정부가 세제개편 과정에서 탈원전으로 실적 악화에
시달리는 한전의 단기 적자 메우기를 염두에 뒀던 것
아니냐는 의혹이 제기”된다고 보도

< 정부 입장 >

□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 과정에서 한전 적자 보전을
염두에 두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
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작년 7월 발표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환경오염으로
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료별 상대가격에 반영*하기 위해
추진되었으며,

* 유연탄: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(=약 2:1)에 맞춰 개소세·

수입부과금등제세부담금 조정 (유연탄: 36→46원, LNG: 91.4→23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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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’17.7월 100대 국정과제에 이미 포함*된 이후 ’17.9월 미세먼지

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ㆍ추진된 사안입니다.

* 국정과제 60-3번: ‘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

조정’하고, 산업용전기요금체계개편을통해전력다소비형산업구조개선

- 이후 정부는 「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체계 합리적

조정방안 연구(조세연, ’17.9.29.~’18.5.31.)」용역에 착수

하였고,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 ’18년 정기세법으로

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또한,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 논의는 이미 「제2차

녹색성장 5개년계획(’14~’18, 全부처)」로 발표*(’14.6월)된 후,

작년 재정개혁특위 상반기 권고안(’18.7월)에도 포함될 만큼

오랜 기간 국가적 논의가 진행되어 온 사안으로,

* (과제 2-1-1)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: 발전용 유연탄을 개소세 과세

대상에 포함하고, LNG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

ㅇ 한전의 경영상 적자 보전 등을 이유로 에너지 세제개편을

추진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

